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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74일간 파업을 벌인 노동자 255명을 징계하겠다면서 박근혜 퇴진 주장마저 문

제 삼고 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선 양심적 목소리에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이번 시도는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서 정부에 대한 저항 분위기를 차단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판박이다. 

지난해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자 이를 저지하려고 파업을 벌

였다. 공공재 철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안전이라는 가치가 성

과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 안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윤과 효율이 들어섰을 때 치러

야 할 대가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세월호 참사를 통해 고통스럽게 겪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철도 민영

화를 집요하게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는 철도를 발판 삼아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 했다. 

철도노조는 파업 중 퇴진 촛불이 타오르자 1차 퇴진 촛불부터 함께 하며 매일 광장을 밝혔다. 많은 

촛불들은 “불편해도 괜찮아”를 외치며 화답했다. 퇴진행동 역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시키는 것을 긴급 6대 현안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성과

연봉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파업의 정당성이 재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볼모 삼아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밀어붙인 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은 오히려 

‘조합원을 총알받이로 활용한다’며 막말을 퍼부으며 박근혜가 자신을 사장 자리에 앉힌 이유를 증

명해 보였다. 급기야는 박근혜와 범죄 비호 세력들이 민심을 거슬러 발악하는 틈을 타서, 박근혜 퇴

진을 외친 것까지 징계 사유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과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에 두고 

돈벌이만을 앞세운 홍순만 사장이야말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철도공사는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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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퇴진 주장도 징계 사유?

철도공사는 노동자 블랙리스트 만들겠다는 것인가


